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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7년의 통화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고금리정책과 긴축재정을 요
구하고, 한국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혼란시켰다고 비판받았다.
A. 어떤 측면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옳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과도했다는 면은 
있었으나 IMF도 그 이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Q. IMF 정책은 그 이후에 변화되었습니까?
A. 아시아 통화 위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원칙을 지키면서 교조주의적이 아닌 
유연한 대응을 취하게 되었다. 

Q. 통화 위기 후, 한국은 더 분명한 세계화 노선을 취했고, 이때부터 일본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A.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은 금융위기의 고통을 겪었다. 일본은 그뿐이었지만 한국은 
게다가 통화위기도 더해져 IMF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계화에 따른 외압을 통해(고용의 유연성과 기업지배 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을 
단번에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던 개혁이었다. 한국 경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후, 재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에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Q. 2010년 가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 G20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만으로는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이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세계경제의 판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다. 한국으로서도 G20 회원국에 포함되고, 더욱이 G20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1세기 전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Q.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세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 고쳐야 할 역사의 유산을 극복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여러 면에서 더 발전해있고,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적인 입장인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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